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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은 헌법전문의 해석에 정치철학의 관점을 접목하는 것이다. 즉

헌법전문의 문구를 서양 정치철학과 대조해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헌법전문의 많

은 문구가 어떤 연유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

에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누구든 헌법전문을 편의대로 읽어도 된다는 결론을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전문 문구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

한데, 수준 높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은 시론적인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길을 모색해보았다.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국문초록>

우리 헌법전문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는 문구도 있다. 본 논문은 위 문구를 공동선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려고 했

다. 먼저 공동선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동선이란 시민 사이에 공통된 유익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자유롭고 동등한 시

민들이 폴리스에 참여해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공동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법과 정치가

목적으로 삼는 것, 즉 공동선은 모든 시민을 대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공동선에 관

한 합의를 기초로 각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선은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어 헌법전문의 위 문

구를 완전주의와 관련해 해석해보았다. 완전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

를 두고 있다. 하지만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합의한 ‘정의를 중심으로

한 질서정연한 사회’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완전주의에 반대했다. 특히 롤즈는 국

가가 완전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완전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과 그의 삶

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에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완

전주의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하나

의 과제라는 점을 알게 된다.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의 완전주의적

입장과 롤즈의 완전주의 반대를 살펴보고 우리 헌법이 자유주의와 완전주의를 조

화롭게 수용했다고 할 때 그 완전주의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완성의

의무를 말한 칸트적 완전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

주의와 완전주의 관계는 개별 법률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깊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85집 (2024.04) 83∼119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85 (Apr 2024) pp.83∼119.
http://doi.org/10.17248/knulaw..85.202404.83



84  법학논고 제85집 (2024. 04)

∙ 투고일 : 2024.04.05. / 심사일 : 2024.04.22. / 게재확정일 : 2024.04.24.

Ⅰ. 공동선 개념과 헌법해석

헌법해석에 공동선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 물음에 대

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라이히(R. B. Reich)는 미국 헌법에 담긴 공동선 개

념의 내용과 기원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라이히에 의하면, 메디슨(J.

Madison)이나 제퍼슨(T. Jefferson)과 같은 헌법의 아버지들이 신생 민주국가의

미래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아니라 공화적 자치였

다. 토크빌(A. Tocqueville)이 신생국을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심장이 뛰

는 한 습관처럼 하려고 한 것 역시 공화적 자치였다. 이런 삶의 방식에는 공적

인 기상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공화적 자치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믿었는데, 그 유익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관대함만 의미하는 것

이 아니었다. 이들은 공화적 자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라이히는 이들이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며 또 그것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함께 싸울 각오와 마음가짐

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이를 공동선에 대한 믿음이라 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선이라는 도덕적 유대로 서로 결속되어 있으며,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것도 이런 관념이었다.1) 우리 헌법에서도 공동선 개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헌법에

나타나고 헌법원리로 작용하는지는 분명치 않고 깊이 연구된 바도 없다.

우리 법학계를 지배해온 법학 방법론이 법실증주의와 개념법학이라는 점에

큰 반대가 없을 것이다. 자연법 전통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더러 있어도 주로

법실증주의와의 이론적 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자연법 이해

는 서구의 자연법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해서 고유하게 발전시킬 수준에 도달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헌법이나 개별법률, 혹은 법적 쟁점에 대해 공동선

1) Robert B. Reich, The common Good, Alfred A. Knopf, 2018, pp.37-42. 라이히는 공동선

개념의 기원을 성경과 고대의 법에서 찾았다. 라이히는 공동선의 원천으로 정의 외에 상호

신뢰도 강조했다. 공화적 자치라는 삶이 보장하려는 공동선은 상호 신뢰에서도 생겨나는

것인데, 그가 보기에 근래 공적 영역에서 신뢰의 저수지를 착취한 사람들이 나타난 탓에

신뢰상실이 초래되었다. 미국의 정치에서 공동선의 위기는 여기에 있다.

주제어 : 헌법, 공동선, 완전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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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나 자연법적 사고를 적용해 법리적 분석을 실행해서 결론을 도출한 연

구는 드문 편이다.2) 이런 현상은 헌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헌헌법의

평등주의가 민족공동체의 공동선과 결부되어 있다는 언급3), 나아가 입법의 목

적인 공동선이 존중받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헌법해석에 제도화된 자연법

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 그러나 공동선 개념이 헌법에서

어떤 위치와 기능을 맡고 있는지 본격적인 연구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 자연법은 그 자체로서 실정적 규정으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

2) 자연법적 사고를 통해 법적 쟁점을 해결해보려 한 시도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보인다. 서

보건, “인간의 권리로서 쉴 권리(휴식권)와 2・28 민주운동 결의문”, 민족문화논총 제80

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관련해 휴식권 문제를 검토

했는데, 대구 2・28 민주운동에서 나온 쉴 권리의 개념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
리인 자연법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쉴 권리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와 역사,

우리 법제의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 규정으로부터 쉴

권리를 도출했다. 다만 자연법적 사고로부터 쉴 권리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논증은 부족

해 보인다. 자연법적 사고는 존재의 긍정에서 혼인과 양육, 그리고 번영에 이르는 질서 속

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실천이성의 계명을 도출한다. 따라서 자연법적 사고는 그런 질서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 관행을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쉬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본다.

손희권, “보호자의 교육권의 법리”, 교육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7,

52쪽은 부모의 교육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자연

법적인 근거에서 교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친부모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독일헌

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친부모의 교육권이 독점적・배타적인 것도 아니고 실정
법상 근거 규정이 없으면 사회나 공동체가 교육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친부모가 가지는 교육권을 자연법적인 것이라 해서 혈연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개인이나

교육기관이 가지는 교육권의 자연법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손희권, “교

원의 교육권의 법리”,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48-49쪽은

헌법재판소, 교육법학자 그리고 헌법학자 모두 교원의 교육권의 자연법적 근거로 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즉 교사의 수업권 자체는 교사의 고유한 자연권이

라고 한 것은 아니고 부모의 자연권적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88헌마89 결정은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

한 것이라 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때는 후자가 우선한다고 했

다. 교사의 수업권이 학부모의 자연권적 교육권의 신탁인 이상 교사로서도 자연법적 권리

와 한계 내에서 수업권을 가지는 것인데, 다만 그 권리가 부모로부터 신탁받은 것이기에

신탁자의 의사에 우선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을 자연법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나 위임받은 범

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에 가두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장동진, “대한민국 제헌과정에 나타난 자유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1집 제2호, 한국정치

사상학회, 2005, 79쪽은 헌법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의를 주도한 것이 자유주의와 평등주

의인데, 후자가 민족적 공동체를 기반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의 강조가 민족 전체의 공동

선 및 민족공동체 구성원간의 평등주의를 강조한다고 한다.

4) 오병선, “현대 사회문제와 법규범의 대응”,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9호, 신학과사상학회,

2007, 24쪽,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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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직 실정 법규를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헌법에

서 자연법도 실정법에 대한 대립이라는 견해도 있다.5) 헌법을 공동선을 실현

하는 장치로 이해하고 헌법의 차원에서 공동선의 실현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김명재 교수의 것이 유일해 보인다. 김명재 교수는 헌법은 공동체의 목적과 이

를 실현하는 주체와 방법을 규정한다고 하고,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목적으로

공동선(공공복리)이 주장되고 있으므로 헌법은 공동선(공공복리)의 실현에 관

한 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6) 공동선 개념이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

지 않고 헌법학 연구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인정받으려면 더 정밀한 개념 정의

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헌법전문의 한 문구를 소재로 공

동선 개념이 헌법해석에서도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

론적 탐색이다.

흔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국만큼 짧은 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류에 힘입어 대한

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헌법전문을 통해 오늘의 대한

민국을 만들어낸 우리의 정체성 혹은 헌법정신이 무엇일지 돌아보는 것도 의

미 있을 것인데, 본 논문은 헌법전문 중에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한 부분에 한정해 그 의미를 공동선 개념과 연결해 규명해보려고 한

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우리 헌법전문은 한국인과 대

한민국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문구들을 담고 있다. 주관적 평가

일 수 있겠으나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원동력을 꼽으라

면 단연 높은 교육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열은 헌법전문의 ‘(각

5) 김욱, “자연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가?”,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3,

146-147쪽.

6) 김명재,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

회, 2007. 다만 공동선과 공공복리가 구분되는 개념인데 구분하지 않은 것, 특히 헌법상 기

본권제한의 원리로 규정된 공공복리(헌법 제37조 제2항)를 공동선과 동일시한 것은 아쉽

다고 생각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공익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성낙인, 헌

법학(제24판) , 법문사, 2024, 1066쪽은 다의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인데 기본권제한의 목적

으로서 공공복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보다 더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적

용해야 한다고 한다. 공공복리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전체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이해하

는 것보다 현대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에 부합하는 공공복리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자유와 권리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

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은 넓게 국가의 안전(대외

적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의 평화)과 질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복리를 공동

선과 동일하게 여기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는 공동선과 무관한 국가 활동이 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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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라는 이념이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이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를 편의상 ‘완전주의’ 문구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헌법전문

이 선언한 완전주의는 특정한 종교의 이념을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세속적 성

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열의 실체는 바로 지상에서의 잘-삶에 대한 열

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잘-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졌고, 이

것은 교육은 물론 정치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은 잘-삶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한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자 한국적 정체성이라 말해도 좋

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헌법전문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전부

일 수 없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보듯, 롤즈(J. Rawls)는 개인이 각자 자기 인생의 전망을 모색하고 자기 나름

의 좋음을 찾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이면 몰라도 국가나 공공부문이 특정한 의

미나 방향의 잘-삶을 정치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7) 헌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사회를 이루며 사회

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을 규정한 정치적 문서이다.8) 그리고 공동

선은 시민의 다양한 삶을 정치적으로 결합하는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의미하

기도 한다. 롤즈의 논지는 국가나 공공부문이 특정한 의미나 방향의 잘-삶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그런 삶을 강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 공정한 협력의 조건으로 합의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렇게 보면 우리가 헌법전문의 위 문구를 별 의문 없이 읽어왔어도 해석하기

따라서는 헌법에 담긴 공동선 개념과 양립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한국적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었던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태를 돌

아볼 때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긍정적인 면만큼

부정적인 폐단도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지만, 공동선 개념이 직업이나

삶의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와 평등, 다원성이 해쳐지는

7) 롤즈의 완전주의 반대에 대해서는 하재홍, “롤즈와 공동선”,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서

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31-33쪽.

8) 헌법을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정한 정치권력이 헌법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방식의 헌법개정으로는 공정한 사회적 협력의 조

건에 도달할 수 없고 따라서 계층이나 집단 사이에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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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조작된 잘-삶에 대한 이해는 공동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는 제헌헌법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1963년 및

1969년 헌법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제헌헌법을 처음 입

안할 때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할 수 있게 할 것을 헌법정신으로 담았다는 것은 참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다.

현재 한국의 발전상은 그런 이상에 다가섰다는 믿음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헌법을 제정할 때 내다보지 못했던 것으로서, 롤즈의 지

적처럼 정치적 자유주의 또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동등한 시민으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와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국민의 잘-삶에 대한 열망이 공동선과 부합

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법률해석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

서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의 연원과

기초적인 해석을 개관한 다음, 우리를 대표하는 헌법정신의 표현으로 이 문구

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어 롤즈의 반론과 관련해 정치

적 자유주의를 우선하는 사회에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한다.

Ⅱ. 헌법과 공동선 개념

1. 공동선 개념의 정의

공동선 개념에 대해서는 자연법 이론가들 사이에도 명확한 의견일치가 없다

보니 개념이해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동선 개념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

터 출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에 플라톤이 한 개인이 자

신을 다스리는 일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일과 국가를 통치하는 일은 성격상 완

전히 다른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폴리스

(국가)를 이루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좋음’(koinon agathon, koinêi

sumpheron)을 폴리스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또한 그는 시민들에

공통된 유익을 돌보는 정부는 정의라는 엄격한 원칙에 맞게 구성되는 정부이

고 따라서 참된 정부형태이지만, 지배자의 유익만을 돌보는 정부는 모든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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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함투성이고 왜곡된 형태의 정부라고 불러야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란 자

유로운 시민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 했다.9) 국가는 자유로운 시민이 연합해

만든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의 목적은 시민들에 공통된 유익을 돌보는 것이며,

그런 목적에 충실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즉 정당한 정부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 각자의) 잘-삶(the good life)이며, 바로 이것을

위해 시민들이 가족과 마을이라는 단위를 넘어서 연합한 것이 바로 국가라 한

다.10)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연합해 만든 국가에서 정치가 목적으로

삼는 어떤 좋음이란 곧 시민들에게 공통된 유익을 말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유익이라는 뜻에서 공동선이라 하는 이 선은 사람들이 연합해 국가를

세우는 목적이 된다.

현대의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함의를 찾아

낸다. 서구 정치사상사의 긴 발전이 보여주는 바이지만, 국가의 성립을 자유롭

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보는 것, 그 연합은 공동의 목적과 공

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정치적 연합의 목적으로서 공동성), 통치의 방

식이 군주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이든 통치의 정당성은 정치적 연합을 이룬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통치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규준으로서 공동선)

는 것이 공동선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이다. 또한 개별 시민들이 각자 나름의

잘-삶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잘-삶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공동선이 성취

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시민들이 타인과 공유하는 공통된 목적과 유익은 차

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개인선의 자유롭고 평등한 존중과 보장을

통한 공동선의 성취). 특히 정치적 연합은 정의와 친애가 확립됨으로써 상호

신뢰가 강할수록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므로 법의 제정과 집행, 해석 등 공적

권력이 행사될 때는 공동선이 해쳐지지 않도록, 즉 상호성이 무너지지 않게 정

의를 엄정히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 사이의 친애까지 해쳐져서는

안 되므로 형평을 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시민이 사회에서 타인과 협력하는

공정한 조건으로서 공동선. 공동선의 원천으로서 정의와 친애). 따라서 법이

목적으로 선언한 공동선은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보

9)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Stephen Everson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71(Politics, Ⅲ.6).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 개념에

대해서는 하재홍, “법의 목적과 공동선”, 서울법학 제31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연구소, 2023, 47-57쪽.

10) Aristotle, supra note 9, pp.74-74(Politics, Ⅲ.9); Pierre Destrée, “Education, Leisure,
and Politics”, Margueritte Deslauriers & Pierre Destrée,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2013,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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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동선이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알게 되는데,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 근

거라는 의미도 있고,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적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로서 개인

적 삶의 성취와 국가의 번영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또 공권력이 행사될 때 유

념해야 할 유의점을 의미하기도 한다.11) 이런 관점으로 헌법을 보게 되면, 헌

법은 공동선을 위한 근본 규범임을 알게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정치적

연합을 이룬 목적은 시민들 사이에 공유하는 공통된 목적과 유익이 있기 때문

이고, 이런 목적과 유익이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상호신

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이 성장하며 국가 역시 번영할 수 있다. 헌법을 자유

롭고 평등한 시민이 사회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을 규정한 정치적

문서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헌법과 공동선, 자연법적 사고

앞서 우리 헌법에 자연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헌법해석에 자연

법이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우

리가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을 뿐, 헌법은 공동선 개념을 비롯해 자연법적 사고

와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우리 헌법은 공무원에 ‘국민전

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제7조 1항)을 두고 있는데, 공동선 개념

은 일차적으로 헌법에 이런 표현으로 담겨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만의 이익

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공유하는 이익, 즉 국민 전체의 이익이 공동선이기 때

문이다.12)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과 동등함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 국가

에서는 시민이 서로 번갈아 가며 통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 했

다.13)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된 유익이 잘 실현되려면 모든 시민이 동등

한 정도로 통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폴리스가 요구하는 의무도 평등하게 부담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정치적 정의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연합해 성립한 국가에서 일인이 오래 지배하는 것은 서로 균등하게 권한을 행

11) 공동선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과 다차원성에 대해서는 하재홍, 앞의 글(주 7), 12-17쪽.

12)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통치가 공동선을 목적

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재홍, “헌법적 공직 윤리: 고전 공리주의와 공동선

개념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8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공동선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근동으로 소급할 수 있지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이 자치

하는 폴리스에서 노모스(법)는 시민에게 사회 전체의 유익, 즉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재홍, “플라톤, 노모스와 공동선”, 법학연구 제27집 제1호, 인

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3) Aristotle, supra note 9, p.70(Politics, Ⅲ.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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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치적 정의를 해치고 시민들 사이에 상호신

뢰라는 공동선을 해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결속과 연합을 약하게 만든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 임기의 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

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고 규정한 이

유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연합을 위한 공정한 조건, 즉 공

동선이 해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자연법적 사고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자연법적 사고가

아니라 법실증주의에 따라 헌법을 만드는 일은 매우 쉽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는 단 하나의 조문만 두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가기

관의 구성도 헌법제정권력이 누구이고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며 각각의 헌법기

관은 어떤 권한을 가진다는 최소한의 규정으로도 헌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은 자연법적 사고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제에서 자연법적 사고는 실정적인 규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와 사회생활, 국가의 운영에 관한 근

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법적 사고이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상

자유로운 존재이며, 생명을 보전하는 것, 혼인과 출산, 자녀의 양육을 비롯해

잘-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 본성과 질서에 따른 선(좋음)이다. 그런 선을 추

구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연합해 국가를 세웠고 그 공통된 유익

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타인의 삶

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타인과 협력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공동선을 위해 존

재하는 한 공적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할 의무를 진다. 헌법은 이런 자연적 본

성과 질서에 따른 선을 보장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1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폴리스라는 정치적 연합을 이

룬 이유는 시민들 사이에 공통된 목적과 유익(선, 유익, 좋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정치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

14) 헌법에 기본권 규정이 그저 원칙 없이 나열되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자연적 질서에

따른 원리의 구현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인간의 존엄(제10조)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동

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제11조)이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먼

저 규정되어 있고, 이어 자유에 관해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

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제16조, 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

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과 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등 규정이 있다. 이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정치영역에 진출할 권리(제24조,

제25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30조), 교육을 받

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35조), 혼인제도와 모성보호(제36조) 등의 규정이 있다.



92  법학논고 제85집 (2024. 04)

리학 에서 정치가 목적으로 삼는 그 좋음을 사람들이 ‘행복’(eudaimonia)이라 부른

다고 했다.15) ‘행복’처럼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담은 헌법 문구를 법실증주

의는 설명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헌법 제10조)을 둔 것은

헌법에 자연법 전통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공동선 개념을 토대로 완전주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Ⅲ. 완전주의 문구의 해석과 공동선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라는 표현으로

제헌헌법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인 1963. 12. 17 시행 헌법 및

1969. 10. 21 시행 헌법이 이 부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수정하면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가 1972. 12. 27 헌법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문구임에도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다. 헌법과 같은 중요문서의 제정이나 개

정과정에 어떤 정치적 이론이나 관점이 반영된 것인지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크게 부족하다.16) 한편 헌법전문의 후반부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 ‘행복’을 언급했고17), 또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18)

15)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역, 이제이북스, 2006, 17쪽;
Donald Morrison, “The Common Good”, Deslauriers & Destrée, supra note 10,
pp176-177.

16) 제헌헌법 이후로 헌법전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제정과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정치

적 사건과 연관성을 언급한 것, 그리고 전문 자체는 일부 문구의 추가・삭제나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논의에 그치는 실정이고 개별 문구의 의미에 대해

깊이 분석한 연구나 주장은 드물다. 제헌헌법 이래로 헌법전문 문구의 변천에 대해서는

박선영,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전문과 총강부문 개정안에 대

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5호, 유럽헌법학회, 2014, 207-212쪽.

17) 제헌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

고’라고 표현했다. 1963년 12.27 헌법에서 ‘결의하고’를 ‘다짐하여’로, 1972년 12. 27 헌법에

서 다시 ‘다짐하면서’로 수정했다. 1980년 10. 27 헌법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로 했다가

1988년 헌법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로 수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8) 헌법전문의 ‘행복’은 제헌헌법 때부터 있는 문구이지만 헌법 본문에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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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완전주의와 가장 밀접한 개념은 (‘잘-삶’

이라는 의미의) ‘행복’이다. 완전주의는 ‘행복’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기 때

문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헌법의 해석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 공

동선 개념과 관련지어 완전주의 문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1. 헌법해석을 위한 접근방법

헌법의 특성으로 정치성이나 추상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시

각으로 보기 좋은 단어의 나열 정도로 헌법전문을 무신경하게 보아온 것이 최

근까지 경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근래 헌법전문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

인지 규명하려는 시도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전문이

왜 3.1운동을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하는지, 헌법을 제정한다는 우리 대한국민

은 누구인지, 제헌헌법 전문에 제정한다고 한 일자와 우리가 제헌절로 기념하

는 일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슨 의

미인지 묻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19) 헌법의 특징으로 역사성과 개

방성을 들기도 하는데, 현재까지의 기록이자 미래를 향한 기본구상이나 청사진

이라는 의미이다. 강경선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헌법전문의 몇몇 문구의 본격

적인 해설을 시도했는데,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를 한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기회균등 부분은 사회적 민주주의에 이어져 있다고 보

았고, 능력의 최고도 발휘 부분은 사회복지국가가 진행되어 법 앞의 평등을 최

고 수준에서 논하게 되는 것으로, 드워킨이 ‘동등한 배려와 존중’이라 표현했던

법의 지배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20) 강경선 교수는 우리 헌법

을 미래를 향한 발전적 역사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것은 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장영수,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고려법학

제8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83쪽. 장영수 교수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근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이념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 본다.

위 논문, 84쪽.

19) 각각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조선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7; 황하빈・강정인,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

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김광재, “제헌절과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

정되고”의 불일치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5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신용

인,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의”,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등.

20) 강경선, 헌법 전문 주해 , 에피스테메, 2017, 11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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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의 초반 40여 년이 국민주권의 확립과 헌법의 기초를 다진 기간이었다

면 이후에는 자유권 단계를 지났고 이제 3분의 2 능선에 이르렀는데, 아직 가

보지 않은 길, 실질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권과

문화권, 평화국가 등 헌법의 내용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으며, ‘기회

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와 관련해서는 헌법의 이념도 자유

와 평등을 넘어 박애(우애)로 확대되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표현

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1) 헌법의 정신을 역사적 발전으로 보는

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헌법해석에 비전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 문구의 정확한 의미규명은 별도의 과제이고 또 헌법 조문이나 문구

사이의 긴장도 놓칠 수 없다.

헌법은 정치사적 사건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서를 근거짓는 개념과

이론을 만들어낸 전통에 연결지어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문

서로서 헌법은 한편으로 정치철학과 사상사의 개념과 비전을 씨줄로 하고, 한

국가의 정치사라는 복잡한 내막을 날줄로 하여 만들어져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헌법전문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구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규명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앞서 헌법을 자유롭고 평

등한 시민이 공통의 유익을 위해 국가를 결성하고 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건을 규정한 정치적 문서라 정의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하

는 공동선 개념의 구체화로 헌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의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개념과 맥락에서 헌법을 보는 관점도 헌법해석

에 유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선 개념을 통해 완전주의

문구의 해석을 시도할 것인데, 헌법의 행복 개념이나 완전주의 문구를 이해할

단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과 완전주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주의나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오랜 난제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공동체주의와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완전주의의 다양한 의

미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 가능한 의미를 확정하는 문제로 구분해 차

례로 검토한다.

2. 국가적 정체성, 공동체주의와 공동선

대개 헌법에 전문을 가진 경우에 그 내용은 대개 헌법제정의 주체나 절차,

21) 강경선, “헌법과 정치”, 인권법연구 제1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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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태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고, 실질적인 헌법적 가치를 언급하는 때에도

법치와 정의, 평화, 인간 존엄, 자유와 평등 등을 규정한 예가 많다고 하고22),

우리 헌법과 같이 헌법전문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같은 문구를

담은 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23) 특이한

점은 우리 헌법이 제헌헌법 이래로 일관되게 헌법전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행복’이나 ‘Welfare(Wellbeing)’와 같은 문

구나 표현을 헌법전문에 담은 나라도 많은 편은 아니다.24) 그래서 결국 헌법

에 ‘행복’을 담은 예는 더러 있어도 우리처럼 ‘능력을 최대로 발휘케 하며’라는

문구까지 포함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를 우리 헌법이

다른 헌법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개인이 공동체의 관념이나 전통의 영향을 받는 점을 결

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므로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가 한국인과 대한민

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는 견해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

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문구를 한국인과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 헌법적 가치가 민족적 정체성에 우선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헌법이 단순히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것과 더 나아가 완전주의를 표

명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헌법학계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주

관적 만족감 정도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25), 각 개인이

22) 한병호, “미주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관한 비교연구”, 세계해양발전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2017, 162-180쪽.

23)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정극원, “세계 각국 헌법 전문

(前文)의 비교”, 유럽헌법연구 제40호, 유럽헌법학회, 2022, 154쪽.

24) 미주지역 국가에서 4개 국가 헌법전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Well-Being’

을 포함한 것은 10여 개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한병호, 앞의 논문(주 22), 177쪽. 유럽국

가 헌법전문에 ‘행복’이 포함된 예는 전혀 없고 이것은 아시아(5개국)나 미주(4개국)의 경

우와도 다르지만, 대신 ‘welfare, wellbeing’을 포함한 예는 33% 정도라고 한다. 한병호,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헌법학

회, 2018, 112쪽.

25) 행복의 의미는 매우 주관적이고 다의적이므로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나 물질적인 행복뿐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심양면에서 안락한

삶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인

간의 존엄과 같은 의미인데 단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 보는 견해, 인간의 존

엄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권리라는 견해 등이 있다고 한다. 성낙인, 앞의 책(주 6),

112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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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향이나 내용의 삶을 선택하든 헌법 제10조의 행복 개념이 다 지지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볼 때 헌법이 오직 특정한 삶의 방식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은 중대한 헌법적 요구사항이고, 헌법 제10조의 행복 개념은 구체적인 삶의 방

향이나 방식, 양상과 완전히 무관한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헌

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과 구분되는 표현일 수밖에 없

다. 양자의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행복’이 포괄적이고 추상

적인 성격의 단어임에 반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는 ‘행복’의 한 유

형으로서 구체적인 방향성과 삶의 방식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고 보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문구는 해석 여하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하는 삶의 다양성과 무차별성, 균등성을 해칠 위험

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된다. 헌법의 해석에서는 특정한 문구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26) 따라서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를 헌

법 제10조의 행복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완전주의 문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충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대신 문명국가라면 보편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문구에 그치므로

민족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

둘째, 헌법에 민족적 정체성을 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요소에 헌법의 규범체계나 가치개념들에 우선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헌법이 민족과 같은 공동체주의적인 개념이나 요소를 포함할 수 있

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견해도 그런 개념이나 요소가 헌법의 통치구조

나 기본권, 헌법정신 등 헌법의 규범체계에 우선한다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하

지 않는다.27) 헌법에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있더라도 헌법을 축소하지 않고 예

외를 만들지도 않는다. 민족이라든지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믿는 견해는 대개 그런 요소가 국가적 결속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헌법은 공정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정치적 문서이며 사회적 협력은 정의

26)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9, 24쪽은 헌법규범의 통일성, 조화성 존중의 원칙, 헌

법규범의 기능존중의 원칙, 논리성과 체계성 존중의 원칙을 헌법해석의 원칙으로 들었다.

27)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9, 23쪽, 33쪽은 개인이 없는 민족국가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

의에서 말하는 민족 구성원 사이의 평등은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충실히 누리기 위한 평

등이지 개인을 민족 속에서 소멸시키는 평등이 아니라고 하고, 또 민족국가원리는 2차적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등과

같은 1차적 기본원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결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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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친애에 영향을 받으며 상호신뢰를 통해 강화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민족

적 동일성도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공동선을 강화한다는 전제에서만 헌법적 가

치로 수용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가 법 앞의 평등으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후문),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한

것도 법 앞의 평등이 바로 공동선의 근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체와 공동선의 관계에 있어 흥미롭게 볼 인물이 롤즈와 샌델(M.

Sandel)이다. 흔히 전자는 자유주의를 대표하고 후자는 공동체주의를 대표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법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협력을

위한 공정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는 관점, 그 조건이 공동선이며 상호협력의 조

건을 침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견해가

일치한다. 먼저 롤즈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반대로 유명한데(롤즈는 아예 공동

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한다)28), 그 이유는 정치적 자유의 우선 및 평등한 자유

의 원칙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이런 우선성을 위

협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29) 그런 롤즈도 분배정의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

칙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동선을 언급했다.30) 따라서 롤즈가 자유주의자

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을 강조한다는 식의 이

해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샌델은 롤즈의 차등원칙에 대해 비판했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대한 분배개선을 지지하는 롤즈의 논거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았

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분배정의에 합당한 정의 원칙인 것 같지만,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모욕을 남긴다고 하고 이런 부작용은 사회 전체의 공정한

협력의 조건이 되는 공동선을 해친다고 본다.31) 즉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

28) 롤즈는 민주사회는 공동체가 아니며, 공동체일 수도 없다고 했다.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3. 롤즈는 공동체를 단일한 포괄적 교의에 의한 합의를 이룬 결사체로 정의한다. 롤즈는

사회적 다원성을 합당한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29) 조수영,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헌법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세계헌법학

회 한국학회, 2010, 541쪽은 롤즈가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로 킴리카가 공동

체의 이념이 너무나 쉽게 파시스트나 인종주의자 또는 전체주의 체제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를 언급했다.

30) John Rawls, Collected Papers, Samuel Freeman (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153. 롤즈의 공동선 개념에 대한 반대 및 차등원칙과 관련해 공동선을 근거에 든 점에

대해서는 하재홍, 앞의 글(주 7), 4-5쪽, 25-26쪽.

31) Michael J. Sandel,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 pp.25-29,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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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무능력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닌데, 롤즈의 차등원칙은 그런

시각으로 최소수혜자를 보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연합해서

만든 사회가 한 시민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동정하듯 돕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결속을 저해한다. 따라서 샌델이 차등원칙과 관련해 롤즈를 비판한 핵

심도 롤즈가 특별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호부조에

내재한 공동선 원리를 침해했다는 점에 있다.32) 샌델의 비판은 우리가 헌법전

문의 완전주의 문구를 해석할 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하는 사람이 한국인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인식은 자칫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삶

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각자 자기 삶의 전망을 찾아가도록 보장하

는 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삶의 다원성을 누리는 국가와 공공부문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주의 문구에 부응하지 않는 삶

의 양식을 자신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정한 협력의 조건, 즉 공동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완전주의의 해석과 공동선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를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헌법정신과 전체적으로 잘 부합하는 내용으로 확

정하려면 먼저 이 문구의 가능한 의미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와 본문의 행복을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도 해석

여하에 달린 것인데, 양자를 같은 의미의 연장에서 보는 해석도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이다. 관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완전주의란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철학자 중에 살펴볼 인

물이 많이 있겠지만 이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시작해 칸트와 니

체, 롤즈에 한정해 살펴본다.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과 공동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이 잘-삶이라는 공통된 유익을 위해 폴리스라

32) 자신을 공동체주의자라고 부르는 편보다 자신의 반대가 롤즈의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

성이라는 관점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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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연합을 만들었다고 했고 또 그 잘-삶을 행복이라 불렀다는 점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이 주관적 만족감 같은 것

이 아니라 정의와 친애와 같은 시민적 덕성을 발휘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

고 말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잘-삶은 시민들이 서로 정의와 친애를 실천함

으로써 누리는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에 가깝다.33) 또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할 만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는

정도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하고, 또 개개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선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획득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갖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사람의 목적이 자연적 본성에 따른 완전한 실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은 사람의 완성이 행복에 있다고 보는 관점과 결합해 잘-삶

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 최선을 다해 확보해야 할 것이 바로 잘-삶이라고 말하

게 된다.34) 또 개인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로버츠

(J. Roberts)는 이를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경기에서 이긴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선수로서 다른 선수와 협력하여 한 팀을 이뤄서 자기 역할을 훌륭하

게 잘 해내는 것이 행복이라 했다. 이를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적용하면 사

람이 개미집단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각기 자신의 자연적 본

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제각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이 사회적으로 협력을 이루며 조화를 이룬 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상태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는 식의 관계에서는 생겨나

지 않으며 또 개인이 그저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것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35)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잘-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이 나뉘고36), 헌법전문과 제10조에 등장하는 ‘행복’의 의

33) T.D. Roche, “Happiness and the External Goods”, Ronald Polansk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39;
하재홍, 앞의 글(주 9), 50-52쪽, 56쪽.

34) Fred D. Miller, Jr., Nature, Justice, and Rights in Aristotle’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18-19.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주의 원칙(principle of perfection)은 행복의

원칙(principle of eudaimonia)이다. 사람의 자연적 목적이 행복이라고 할 때 유의할 점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어떤 끝단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행복은 그

런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5) Jean Roberts, Aristotle and the Politics, Routledge, 2009, pp.86-87.

36) Anthony Kenny, Aristotle on the Perfect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33-35
에는 덕의 실천 속에 잘-삶(행복)이 있다는 견해와 덕의 실천 및 그 결과 모두가 갖추어

져야 잘-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누스바움(M. Nussbaum)은 아리스토텔레스가

eudaimonia와 makarios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는 근거로 후자를 지지했지만 케니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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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대해서도 일치된 해석은 없기에 헌법전문의 한 문구를 가지고 우리 헌법

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이해를 계승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37) 다만 앞서 설명한 이해를 전제로 설명한다면, 헌법에 ‘행복’이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같은 문구가 등장한 것이 특이해 보여도 그 의

미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서 읽자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은

사회 속에서 공동선의 원천이 정의와 친애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할만하면’이 아니라 언제든 최대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실천하여 다른 시

민과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의미가 된다. 구체

적으로는 각자가 나름의 잘-삶을 위해 국가에 참여한 것이므로 타인의 삶의

전망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정의가 상호결속의 원천이므

로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어느 영역에서든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부담

의 원리가 해쳐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근래 논란이 되는 세대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볼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상호협력

을 위한 공정한 조건이라는 공동선 개념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적용된다. 현

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자유와 평등, 권리의 향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

치・경제적 책무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동선에 부합한

다. 헌법은 과거를 기록한 문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고

도 하는데, 미래 세대 역시 헌법이 정한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믿고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헌법이 주권자에게 일정한 실천

을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문구를 통해 항시 현재의 세대는 인권 등을 포함

해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헌

법의 명령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38) 어느 세대든 이전 세대가 물려준 삶의 조

은 두 개념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전자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결과야 어찌 되어도 덕의

실천으로 이미 잘-삶을 이루었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지만 후자에 의하면 사람은 다 살아

보아야(죽고 난 후에야) 잘-삶을 성취한 것인지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케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운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

았고 그 때문에 잘-삶 외에도 신령스러운 축복이 곁들여진 잘-삶을 누린 이를 복 받은

사람(blessed humans)이라 별도로 불렀다고 한 것을 들었다.

37) 밀러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주의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한 성취된 완전성을 말하

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거기에 근접한 것이나 근접해지려고 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

다. 이렇게 보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주의를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Miller, Jr., supra note 34, p.347.

38) 김종서, “헌법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 사회과학연구 제39호,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50쪽.



헌법과 공동선 / 하재홍  101

건들 위에 잘-삶이라는 행복을 향유하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는 그보다 더 나

은 조건을 물려주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공정한 협력의 조건

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에 따라 완전주의를 해석할 때 난점은, 개인의

삶에 시민적 덕성을 우월한 가치로 한껏 강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정의

와 친애를 실천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겠지만, 아리스토텔레

스만 해도 모든 사람이 훌륭한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임을 알았다.39) 또 사회와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그런 탁월함

을 함양하도록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몰라도 더 나아가 법으로 이런저런 덕

성을 강제하고 그것도 ‘능력이 닿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명

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는 시민들이

정의와 친애라는 덕성을 통해 행복을 누린다는 말도 있고, 훌륭한 시민이 정의

와 친애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더해 훌륭한

법이 훌륭한 시민을 만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고 이해

한다. 듀크(G. Duke)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자를 직접 연결해 법이 시민적 덕

성을 직접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법의 내용이

나 법에 대한 복종의무와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은 단지 무질서와

악덕이 팽배하는 상태를 예방하는 힘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이 시민으로 하여

금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서 윤리적으로 완성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확립할

수 있다거나 바로 그것이 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기는 이유라고 보는 견

해를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짓는 것은 곤란하다.40) 롤즈도 고전 공화주의를

긍정해도 시민적 인문주의를 반대하는데41), (양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

란이 있어 보인다) 건전한 사회 기풍으로서 강조해야 할 것과 정치와 공공부

문까지 나서서, 특히 법으로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제하는 것 사이에 합당한

경계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법이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고 또 시민

적 덕성의 함양과 실천을 통해 공동선이 성취된다고 해도 시민적 덕성을 법으

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은 삶의 다원성을 긍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39) Thomas L. Pangle, Aristotle’s Teaching in the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p.121-122(1227b30).

40) George Duke, Aristotle and Law: The Politics of Nom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p.127-128.

41) Rawls, supra note 28, pp.140-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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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소지가 크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라 행복과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며’를 해석할 때는 정의와 친애와 같은 시민적 덕성을 직접

함양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법은 오직 악덕과 무질서를 저지

함으로써 훌륭한 덕성이 실천되는 바탕을 간접적으로 마련할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칸트와 니체의 완전주의와 공동선

칸트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주체로서 도덕법칙을 정립할 책무를 지

고 있음을 강조했다. 도덕법칙의 정립은 인간의 목적으로서 이성의 완전한 계

발을 요구한다. 칸트는 개인이 이성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행위의

법칙을 제시할 능력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라 전제하고, 그런 개인에게 의무이

면서 동시에 목적인 것으로 나의 완전함과 타인의 행복 둘을 들었다. 칸트는

나의 행복은 목적일 수는 있지만 자연적 성향으로 추구되는 것이지 나에게 의

무일 수는 없다고 하고, 또 타인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내게 목적일 수는 있지

만 그 타인이 자신의 의무로서 삼는 것이지 그의 완성이 나의 의무일 수는 없

다고 한다. 여기서 완전주의와 관련해 논의할 것은 전자, 즉 나의 완전성인데,

칸트는 나의 완전성이 자연적으로 또는 저절로 성취되지는 않으므로 목적일

뿐 아니라 의무로도 주어지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완전성이 의무라는 것은 능

력의 개발이 의무라는 말이며, 또 능력의 개발은 지성과 의지 양면에서의 계발

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의무란, 자신의 자연 본성의 조야함으로

부터 오로지 스스로 목적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성으로 점점 더 높

이 솟아오르는 것이며, 배움을 통해 무지를 보완하고 착오를 교정하는 것, 인

간에 내재하는 인간성의 품격에 걸맞기 위해 이 목적을 그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 한편 인간의 의무는 의지를 개발해서, 즉 법칙이 동시에 자신의 의무

에 맞는 행위들의 동기가 되는 가장 순수한 덕의 마음씨로 고양하고, 그 법칙

에 의무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칸트는 이 완전성이 윤리적

완전성이라 말한다.42) 따라서 칸트의 완전주의는 계몽과 자기 계발에 연결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계몽의

42) 임마누엘 칸트, 윤리 형이상학(제2편: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 , 백종현 역, 아카

넷, 2012, 468-469쪽. 칸트는 또한 자연본성인 목적이 인간에 명하는 바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전자는 자기보존이고 후자는 완성을 향해 있다고 한다. 후자는 도

덕적 능력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리하여 후자

의 원칙은 순전한 자연이 너를 지어낸 것보다 너를 더 완전하게 만들라, 목적으로서 너를

완성하라, 그리고 수단으로서 너를 완성하라는 명제에 있다고 한다. 위 책, 512-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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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최대한의 자기계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학은 인간과 완성, 행복 등을 언급하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선인지 내용이 없어 공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43) 그러나 헌법전문의 완

전주의 문구를 칸트의 완전주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

울 수 있다. 어느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윤리적 완성을 기대하고 보장한

다고 말할 수 있을까.44) 또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에서 내 행복은 목적이기

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것, 타인의 도덕적 건강으로서 타인의 행복은 나에

게는 소극적 의무라고 한 것45), 타인의 완전성은 내 목적이기는 하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은 모두 소극적 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46)

한편 여기서 검토하려는 문제는 완전주의 문구의 의미인데, 헌법전문의 완전주

의 문구는 헌법 입안자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의무로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말한 것이지만 칸트의 완전성에 대한 논의에서 볼 때는

국민 개개인에게 그 자신의 윤리적 완성이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성 문구를 헌법입안자가 입안자 자신에 대한 의무로 말한 것

인지 국민 개개인의 의무로 말한 것인지 살펴보면, 엄밀히 말해 후자라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칸트의 완전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완전성을 말하

는 것이지 타인의 완전성을 내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누가 타인에

게 그 타인의 완전성이나 그것이 그에게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칸트의 완전주

의와는 무관한 논리이다. 그러면 헌법입안자가 입안자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

인 국민 개개인의 의무로서 완전주의를 말한 것은 칸트의 완전주의와 상치되

43) John Finis, Fundamentals of Eth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3, pp.120-124.

44) 우리 헌법의 입안자가 국민 개개인에 계몽과 자기계발, 더 나아가 윤리적 완성을 기대했

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로 계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구한말의 혼란과 일정시대를 이겨내면서 절감한 교육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완전주의 문구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된

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훈・최승현・조문숙, “한국의 근대적 교육개념 형성: 교육입국조

서 와 개화 지식인”, 한국교육학연구 제22권 제2호, 안암교육학회, 2016; 한관일, “대한

제국 민간 사립학교의 교육구국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5집, 한국사상문

화학회, 2008. 도산 안창호의 최고민족 완성 사상에 대해서는 안병욱, “교육입국론과 국민

윤리”, 윤리연구 제1권, 한국윤리학회, 1973, 70쪽.

45) 칸트, 앞의 책(주 42), 478쪽.

46) 칸트는 행복을 경험적 기초에 세우는 것과 이성적 기초에 세우는 것 중에 전자를 윤리학

의 영역에서 가장 배척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울러 후자는 인간의 완성이 곧

신의 의지라는 관념보다 더 나은데, 그 이유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이성의 판단대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라 했다.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172-175쪽. 이것이 국민 개개인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 것과 충돌하

지는 않는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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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더 나아가 완전주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

게나 중요한 문제이지 타인에게 강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애당초 헌

법이나 법률에 완전주의 문구를 수용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47)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된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타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에 대해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각자가 자신의 의무로서 완전성

을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이 국민 개개인에게 공통된다면 국민 전체적인 합치

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사실은 이미 헌법에 규정된 바이다). 아울러 헌법이 완전

주의를 선언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인 완전성이라는 것이 나의 의무로만 그

치는 것이 아니며 타인 역시 그의 의무로서 생각한 완전성에 대해 충분히 이

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정한 협력의 조건, 그것도 국가구성의 근본조건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완전성에 있어 타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인 개입의 근거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유주의를 침해할

위험이고 따라서 완전주의의 경계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이다.

한편 칸트와 달리 니체는 매우 도전적인 사상가여서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

로 해석하는 것은 큰 난제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그의 완전주의를 간단히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수 있으며, 따라서 반론과 이견을 열어놓고 논의

할 수밖에 없다.48) 니체의 완전주의는 칸트의 계승이면서도 다른 한편 반발이

라고 여겨진다. 니체는 완전성(Vollendung)이라는 말을 ‘삶의 순환 중에서 건

강하고 또 높이 고양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49) 니체의 완전주의가 칸트

47) 이민열, “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9,

278-279는 국가 완전주의의 실수를 그렇게 이해하는 듯하다. “국가 완전주의의 실수는 가

치의 체계를 잘못 파악한 데 있는 것 같지 않다. 탁월성과 미덕을 추구하며 사는 개인의

삶은 칭송할 만하다. 그 잘못은 오히려 윤리 이론으로서 완전주의에서 정치 이론으로서 완

전주의로 건너가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가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는 일인칭의 물음이며, 나와 네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는 이인칭의 물음이다. 이 두 물음이 속하는 논의의 차원이 달라 일인칭 물음에 대한 답을

이인칭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일반적으로 이전시킬 수 없다면, 완전주의의 토대 위에서 입헌

질서를 온전하게 정당화하는 작업은 시작부터 가망없는 시도(non sequitur)일 것이다.”

48) 니체와 완전주의라는 주제에는 법과 정치, 예술, 과학과 트랜스-휴먼 등 여러 방향의 다

양한 논의가 있다. 강용수, “니체의 이상적 인간의 행복-내재적 초월과 운명의 자기완성”,

니체연구 제33집, 한국니체학회, 2018; 강용수, “니체의 이상적 인간의 행복-내재적 초

월과 운명의 자기완성”, 니체연구 제33집, 한국니체학회, 2018; 강용수, “니체의 우정의

정치학-아곤(agon) 개념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제38집, 한국니체학회, 2020; 강용수,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철학’-완전주의와 행복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64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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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승이라고 보이는 점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성의 고양을 말하기 때문이

고, 반발로 여겨지는 이유는 일반 대중의 도덕관념을 군집 동물의 도덕이라 해

서 거부하기 때문이다.50) 니체는 구체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관점, 자

기 스스로 법칙을 정립하는 도덕적 주체라는 관념을 계승했지만, 도덕성의 내

용을 채우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적 개인, 가치창조자인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고 본다. 고유한 도덕성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것이 선이면 거기에 요구되는 힘

과 능력을 갖는 것도 선이며, 그 결과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관철하는 주권

적 개인이 자유의지를 누린다.51) 한편 니체의 완전주의는 전통적인 덕 윤리를

모방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전주

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서 시작했는데, 니체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완성에 대해 논의한 것처럼 보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연장에서 해석해

보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헤텁(L. Hatab)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관

점에서 목적의 실현이나 완성으로서 완전주의를 논의했으나 니체의 완전주의

를 그와 같은 맥락에서 관찰하는 것은 니체 사유의 복합성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면 니체의 사유에서 ‘탁월성’에 대

한 이해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52) 해석이 일치하기 어려운 주제라

는 전제에서 논의하는 것이지만, 니체의 완전주의나 탁월성은 강한 엘리트주의

49) Douglas Burnham, The Nietzsche Dictionary, Bloomsbury, 2015, p.225.

50) 칸트적 자율성의 계승과 혁신에 대해서는 Tom Bailey, “Nietzsche the Kantian?”, Ken

Gems & John Richard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Nietzsch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54. 김주휘, “니체의 완전주의적 요청에 대한 이해: ‘동물-인간-위버멘쉬’

이행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71집, 범한철학회, 2013도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이행에

대한 니체의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면 니체가 인간의 특징을 가치판단을 통한 윤리적 삶

의 영위 여부에서 더 나아가 인간 존재를 동물적 존재와 다르게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의지의 기억과 약속의 능력에서 찾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니체는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이행, 즉 인간화가 공동체 안

에서, 공동체의 규범에 의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 자연의 부정을 강요당하면서 일어난다

고 보았으며 그 결과 인간은 우선 자연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자가 되고 공동체의 규범에

순응하는 무리동물이 되었다고 한다.

51) 위대한 개인은 자기입법자이다. Wolfgang Müller-Lauter, Nietzsche, David J. Parent
(tran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p.73. 규범에 자유의지로 동참하는 것이 자유라

고 여기는 것이 전통적인 윤리관인 반면 니체의 경우 자유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즉 가치창조자로서 고유한 도덕성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위대한 인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John Richardson, “Nietzsche’s Freedoms”, Ken Gemes & Simon May

(eds), Nietzsche on Freedom and Aut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p.129; 최소인・김세욱,
“니체의 반도덕주의와 자기 긍정의 윤리”, 철학논총 제80집 제2권, 새한철학회, 2015.

52) Lawrence J. Hatab, Nietzsche’s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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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니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지 몰라도

누구나 다 성취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고, 그런 탁월함을 이룬 몇몇 개인을 두

드러지게 추앙하는 경향이 있다.53) ‘입에 거품을 물고’(foaming at the mouth)

엘리트주의를 열성적으로 옹호한 인물로 니체만 한 사람이 없다고도 한다.54)

게다가 이런 탁월함은 전통적인 미덕으로 여겨졌던 박애나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탁월한 사람은 무리의 도덕에 신경 쓸 것 없고 한없이 자기중심적이어

도 된다.55) 특히 니체는 공동선과 같은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이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이유이다.56) 코넌트도

니체가 피에 굶주린 엘리트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대의 일

반적인 해석이지만, 그래도 그가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53) 클락(M. Clark)・원더리(M. Wonderly)에 의하면, 니체가 사회나 전체 다중에 대한 관심

은 없고 오직 뛰어난 몇몇 개인을 배출해내는 수단으로서만 보았다는 견해로 카우프만

(Walter Kaufmann), 느헤마스(Alexander Nehamas), 라이터(Brian Leiter), 안셀-피어슨

(Keith Ansell-Pearson) 등이 있다. 반면 영(Julian Young)은 이런 해석에 반대해서 니체

가 공동체의 번영에 가치를 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의 주장은 약점이 있는데, 텍스

트의 문언과는 상치되는 점 때문이다. 영의 주장은 니체가 뛰어난 개인을 치켜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런 인물들이 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Maudemarie Clark & Monique Wonderly, “The Good of Community”, Julian

Young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118. 한편 니체가 몇몇 뛰어난 개인의 엘리트주의를 옹호한 것

이 아니라 인류의 차원에서 전반적인 완성과 고양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강하다. Paul Patton, “Nietzsche on Power and Democracy circa 1876-1881”, Manuel

Knoll & Barry Stocker (eds), Nietzsche as Political Philosopher, De Gruyter, 2014,
pp.94-95.

54) 코난트(J. Conant)는 대로우(Clarence Darrow) 변호사가 로엡・레오폴드 사건(1924)에서

두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이 청년들이 니체의 사상에 노출되었음을 지적했다고 하고, 대로

우가 니체의 사상을 읽는 방법에는 문자적으로 읽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세기말의 독창

적인 시인 정도로 읽는 방식도 있고 자신은 후자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변론한 것을 언급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에도 마찬가지라 했다. 니체를 진지한 도덕철학자로 보고 그

의 사상을 문자적으로 삶과 실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

다는 것이다. James Conant, “Nietzsche’s Perfectionism: A Reading of Schopenhauer as
Educator”, Richard Sachacht (ed), Nietzsche’s Postmodernism: Essays on Nietzsche’s
Prelude to Philosophy’s Fu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83-184.

55) Hatab, supra note 52, p.211. 니체는 자기중심주의를 위대한 인물과 같이 가치창조적인

개인의 것으로 긍정했지 인간의 일반적인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를 긍정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위대함을 갖추지 않으면, 자주적 태도는 주변과의 마찰만 부른다는 것이다.

56) Ivan Soll, “The Self versus Society: Nietzsche’s Advocacy of Egoism”, Julian Young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167. 솔(I. Soll)은 이런 논변에 소피스트적인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니

체가 사회의 구성원 일반 혹은 인류라는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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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있었다면 엘리트의 이익을 증진하는 제도를 선호했을 것이라 보는 해

석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니체가 인종이나 종교, 민족성으로 구분

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사람을 두 유형(우월하고 탁월한 재능을 부여받은

몇몇 개인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으로 구분해서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후자를

희생해서라도 전자의 유익을 증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 니체 해석인지를 떠나) 일반적인 의견일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57) 니체의 엘리트주의적 완전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정한 협력의 조건으로 참여한 사회를 수단으로만 본다는 점에서 공동선 개

념과 양립하기 어렵고, 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정한 협력의 조건으로

합의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애당초 공동선과 양립하기 어렵다. 영(J. Young)과

같이 니체가 몇몇 뛰어난 개인들을 찬양해도 결국 그런 인물이 사회의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스완

튼(C. Swanton)과 같이 공동선을 사회의 번영으로 이해한다면 니체의 완전주

의도 공동선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58) ‘너 자신이 되어라’라

는 요청을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선 개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 개념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에 참여해 협력하는 이유

로 사회에 참여해 협력함으로써 개인선을 성취한다는 목적이 공통되고 또 그

런 방식으로 얻는 유익이 공통된다는 의미에서 ‘공동의’(common) 선이라 부르

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헌법전문의 완전주의 문구는 니체의 완전주의와 연

결해 읽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문구의 해석상 ‘국민 개개인 각자

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읽는 편이 ‘우리 중에 뛰어난 몇

몇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로 읽는 편보다 문언상 바른 해석이

라 생각된다. 니체의 완전주의를 뛰어난 개인들을 통해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

게 한다는 의미의 제한된 엘리트주의로 이해할 때는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읽

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헌법정신이 그런 엘리트주의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7) Conant, supra note 54, pp.184-186. 니체는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계층적 위계질서가 있
고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는 정치제도를 정치적 자연주의로 지지했다. Keith Ansell-

Pearson, An Introduction to Nietzsche as Political Think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41.

58) Julian Young, Nietzsche’s Philosophy of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Christine Swanton, “Nietzsche and the ‘Collective Individuals’”, Julian Young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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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롤즈의 반-완전주의와 공동선

롤즈의 반-완전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적인 완전주의 모두에 대한 반

대로 이해할 수 있다. 롤즈는 완전주의는 무엇을 선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

러 유형이 있겠지만, 어떤 문화에서든 개인의 삶에서 어떤 탁월함의 성취를 목

적으로 여기는 한 완전주의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59) 롤즈는 이런 완전주의

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를 언급했는데, 둘 중에 반-완전

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한 것은 니체이다.60) 롤즈의 완전주의 반대는

몇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 어떤 문화에서 태어나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원초적 상황에서 선택한다면 종교나 도덕에서 특정한 선 관을 가

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와 양립하는 최대한의 동등한 자유를

가질 것에 합의할 것이기 때문이다.61) 둘째, 개인이 자기 삶의 전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의 삶을 살든, 그 삶은 그 자체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

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롤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지 않아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어떤 삶이든 선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각 개인의 인생 전망을 민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질서정연

한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토대를 이룬다고 한다.62)

따라서 사회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민적 덕성을 함양

할 것을 권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동등한 사람

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거부되어야 한다. 정부와 공적 영역의 역할도 개

인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

소한의 기본재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 니체적 완전주의에 대한 반대

도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우선, 개인적 삶의 동등한 가치를 근거로 한다.63) 완

전주의는 정부가 탁월한 몇몇 개인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보장할 근거로 여겨

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정부나 공공영역이 특정한 선 관을 지지하는 것

59)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22.

60) Conant, supra note 54, pp.186-187. 롤즈가 니체를 엘리트주의적 완전주의자로 이해한 것
은 니체의 Schopenhauer as Educator라는 저술의 한 대목을 근거로 한다. 다른 저술에서
와 마찬가지로 이 문구의 해석도 논란거리이다. 이에 대해서는 Vanessa Lemm, “Is

Nietzsche a Perfectionist? Rawls, Cavell,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n Nietzsche‘s

Schopenhauer as Educator”,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No.34 (2007). 아리스토텔레
스 및 니체의 완전주의에 대한 롤즈의 반대는 하재홍, 앞의 글(주 7), 31-33쪽.

61) Rawls, supra note 59, pp.287-292.

62) Rawls, supra note 59, pp.387-388.

63)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Expanded Ed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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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치적 자유주의에 반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특별한 영역에서 재능 있는 사

람을 선발해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책

을 펼치는 것은 시민들 각자의 삶이 모두 동등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정의의 원리에 반한다. 롤즈가 제안하고자 한 정치적 자유의 이론은 자

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평생에 걸쳐 그리고 세대를 이어 타인

과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에 관한 것이다.64) 이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공동선이라 부르므로 롤즈가 완전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도 완전주의가 공정한

협력의 조건, 즉 공동선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롤즈

의 반-완전주의는 헌법상 공동선 개념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추어 쉽

게 수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로 헌법

전문이 완전주의 문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전문은 이론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를 제

기한다.

라.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와 공동선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관계를 보면, 완전주의는 자유주의를 포함할 수 있

지만, 자유주의가 완전주의를 쉽게 포용하기는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다. 또한 양자의 관계는 양자를 각각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에 크게 좌우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완전주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근본적인 선이 존재한다

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문화마다 다르다. 대개 종교 문제를 먼

저 거론하는 것이 서구의 경향이고 따라서 완전주의가 자유주의적인 형태를

취해도 크게 염려하는 것은 종교적 관용이다.65) 반면 우리 헌법전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의 의미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영역을 향한 것이

고 특별히 종교에 대한 강조가 담겨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전문

의 완전주의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면 다 좋은 것’이라는 식의 관념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어느 영역의 실천이든 완전주의가 수용될 수 있는지는 공

64) Ibid.,, p.3.

65) 완전주의가 종교에 대해 취할 정책은 우선 개인의 발전과 완성을 저해하는 종교적 실천

을 제약하려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완성을 저해하는 종교적 실천, 소극

적으로는 해악을 끼치는 종교적 실천을 제약하려 할 것인데, 이런 완전주의가 종교적 관

용을 포용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완전주의는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장려할 것이므로

자율이 종교의 선택과 종교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며 그런

연장에서 자율의 존중이 종교적 관용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Kevin Vallier,

“Can liberal perfectionism justify religious toleration? Wall on promoting and respecting”,

Philosophical Studies, Vol.162, No.3 (2013)은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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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해치는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완전주의

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니체식의 엘리트주의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친

애를 중심에 둔 시민적 덕성형, 칸트의 계몽적 자율형으로 크게 구분해보면,

공동선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의 완전주의라 생각된

다. 자유주의에도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에서부터 시

민적 공화주의와 같은 자율과 자치의 시민적 덕성을 공유하는 유형이 있다. 자

유주의를 대표하는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으로서 공동선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전제에서 정의의 이론과 정

치적 자유주의를 개진했으므로 중도적인 자유주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완전주의와 자유주의 양자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주의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

으므로 양자를 결합한 자유주의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 ‘완전주의자의 자유주

의’(Perfectionist Liberalism)로 벌린(I. Berlin)이나 라즈(J. Raz)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라즈는 국민의 삶을 성공적이고 완성된 것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

해 국민의 잘-삶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완전주의자의

정부관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잘-삶은 각자가

자신의 원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주의적 정부는 개인이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완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충분히 존중

해야 한다.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 정부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감에 있어 우선적 자율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소극

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개인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원

과 필요한 역량을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결국 정

부의 주된 의무는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충분한 교육, 삶의 전반적인

편의와 품격과 같이 자율적이고 성공적인 삶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조건과

자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즈는 정부의 역할이 개인이 가지는 선택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개인적 삶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

부개입의 방식이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 완전주의

정부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강제가 허용

될 수 있는 요건에 제한을 부과하지만, 개인의 자율성 역시 가치 있는 삶의 추

구를 위한 자율성으로 제한된다는 원리에 의해 정부개입의 근거는 물론 그 성

격을 결정짓는 토대가 마련된다. 라즈는 도덕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신탁(trust)의 원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한편, 밀의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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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완전주의를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즈는 정

부개입의 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정부론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그런

견해는 강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라즈는 개인이 그의 삶에

자율적인 저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요건을 정의하는데, 이에 의하면 어떤 행동

을 하든 모든 선택의 여지가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오직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거나 강제되는 때에만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런 때 개인은

타인을 위한 도구 이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개인의 삶에 어떤

제약이 부과된다고 해서 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타인을 살해하지 못하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지만 그

런 경우에 개인이 자율성을 잃었다고 하지 않는다. 살인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자율적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라즈가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자율성은 내적 제약에 따른 자율성, 즉 가치있는 삶

을 위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내적 제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정도의 비후견적인 강제, 가령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억

제하는 강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가 자율적인 행동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즉 내적 제약을 따르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부차적으로 행위자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개인의 잘-삶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신탁의

원리와 관련해서 라즈는 자율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침해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한다. 외형상 자율성을 침해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자율성 침해의 문제는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즈는 타인을 보호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든지, 개인이 해야 할 의무

를 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자율성을 침해할 정당한 근거로 거

론한다. 그 외에도 해악의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강제라든지, 개인의 선을 위

해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강제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

기서 신탁의 원리란 한 개인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판정할 권위는 오직 그

개인에게 있으며, 특히 강제나 도덕적 후견주의를 허용하려면 반드시 그 개인

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경우에도 타인의 선을 위해

그에게 강제를 부과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자율성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정되며 신탁받았다는 사실이 자율성을 침해할 합당한

권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라즈는 개인과 정부 사이에도 신탁의 원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개인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해 신탁할



112  법학논고 제85집 (2024. 04)

수 있는 전제가 되며 또 법이 권위를 인정받고 복종의무를 인정받는 것은 신

탁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즈는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면서 정부

에 신탁하지 않은 개인에 정부가 후견적인 강제를 할 권한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후견적 개입을 할 근거는 신탁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라 본다. 법과 정부 및 통치의 권위는 ‘완전한 시민권을 누

리는’(enjoying full citizenship) 개인이 신탁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66)

하지만 이런 절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누스바움(M. Nussbaum)

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볼 때 완전주의

자의 자유주의는 타인의 선택과 삶에 대한 존중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67) 누스바움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시민적 덕성의 부활을 강조

하기는 해도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제한된다.68) 반면

자유 사회에서 완전주의적인 입법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등 자유주의와 충돌하

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히팅거(R. Hittinger)는 롤즈가 말하는 합리적으로

다원화된 사회가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볼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다원적

이면서도 완전주의적인 영역도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전통적으로 법은 공동선

을 위한 명령이라고 이해되고, 따라서 공동선에 속하는 것은 입법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헌법(수정 제1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종교의 자유가 공동선에 속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66) Josrph Raz, “Liberty and Trust”, Robert George (ed), Natural Law, Liberalism, and
Morality: Contemporary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113-115, p.116,
pp.120-127. 국민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는’ 시민만이 신탁 문제를 올바르

게 판단할 수 있다는 논지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들리는데, 시민이라도 정부와 법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실질적인 정치적 의견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볼프(C. Wolfe)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한 후견주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다른 영역의 후

견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비판했다. 가령 성과 관련한 쟁점은 전자에 해

당하지만 안전벨트 착용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

는 것이다. 이외에도 볼프는 라즈가 완전한 시민권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가 모든 개인

에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시민의 의견이라고 다 합당한

것은 아니고 들을만한 합당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정부개입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과 후견적 개입은 신탁의 원리를 잠식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Christopher Wolfe, Natural Law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98; Christopher Wolfe, “Being Worthy of Trust: a Response

to Joseph Raz”, Robert George (ed), Natural Law, Liberalism, and Morality:
Contemporary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131-150.

67) Martha C. Nussbaum, “Perfectionist Liberalism and Political Liberal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39, No.1 (2011).

68) Martha Nussbaum, “Aristotelian Social Democracy”, Aristide Tessitore (ed), Aristotle
and Modern Politic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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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완전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규정을 가지고 헌법이

종교가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69) 히팅거의

논지는 헌법이 완전주의적 규정을 담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완전주의를 수용하

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며 사회적 협력을 제공할 구성원에서 배제된다

는 의미로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런 논지는 공동선 개념

과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합의한 공

정한 협력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가치로서 선 개념이 존재하

는 것을 전제로 그런 선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그 선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

관한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학계는 종교의

자유를 무종교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하는데70), 그 이유도 바로 여

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종교의 자유는 신이라는 절대자를 전제로 하는 자유이

지만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신론자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라즈의 시도에 대해 평가하자면,

자율성과 완전주의를 조화하려고 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

의 자율성이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가치이지만 절대적 가치는 아니고 가치있는

자율성이어야 한다는 내적 제약을 받는다고 본 것, 여기에 신탁을 완전주의적

개입의 요건으로 인정한 것, 완전주의적 개입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 예로 자율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든 것이 그 예이다. 이를

우리 헌법과 결부시켜보면, 헌법전문은 자율성의 원리를 천명하는 한편 신탁에

상응하는 권위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 또 합당한 이유로는 라즈가 좁게 제

시한 것처럼 개인의 자율성을 더욱 증진한다는 차원의 것은 완전주의를 정당

화할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7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이 있다.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덕성이나 완전주의에 반대했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 개념이 롤

즈보다 훨씬 더 자유 사회에 건전한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72)

69) Russell Hittinger,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47, No.3 (1994), p.600.

70) 성낙인, 앞의 책(주 6), 1259쪽.

71) 라즈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전문에 이미 완전주의적 문구가 있다

는 사실과 연결짓지 않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 라즈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면서 자율성이 가치와 결합된 실질적 개념으로 정립될 때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로 김영기,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철학연구 제143집, 대한철학회, 2017,

104-105, 107-108쪽. 자율성에 가치를 결부시키는 방식보다는 자율성 자체를 강화하는 방

향을 모색하는 편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를 잘 조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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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거나 해결할 성격의 주제는 아니며 앞으

로도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글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공동선 개념을 모든 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포괄적인 조건으

로 정의한다는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

각된다.73)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우리 헌법의 완전주의는 칸트의 계몽형과

같은 최소화된 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헌법이 공정한 협

력의 조건에 관한 근원적인 합의라면 개별 입법은 그 구체화로서 완전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실제 충돌과 긴장은 거기서 일어난다. 개별 입법이 천명한 목

적에 대해서도 공동선의 선언이라는 당연한 관점에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 아니라 헌법에서 천명했고 또 우리가 공정한 조건으로 합의한 그 완전주의

가 무엇인지 확인한 토대 위에서 그 목적의 완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필

요가 있다.74)

Ⅳ. 결론

이상과 같이 헌법의 행복과 완전주의 문구를 공동선 개념과 연결해 살펴보

았다. 우리 헌법처럼 행복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어느 영역에서든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것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담은 예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이런

72) Richard Kraut, “Aristotle and Rawls on the Common Good”, Deslauriers & Destrée,

supra note 10, 2013, p.350.

73) 롤즈의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나 공적영역이 가치충돌 문제를

방치한다는 약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반대로 공동선의 정치는 객관적인 선을 강제하는

반자유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서 불완전한 공동선의 정치를 제안하는 견

해도 있는데, 공동선의 정치가 지닌 강제의 위험으로서 거론되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경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점

진적 확장에 그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충한, “불완전한 공동

선과 자유주의의 변형”, 철학연구 제159집, 대한철학회, 2021. 하지만 공동선 개념을 자유

롭고 평등한 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협력의 조건으로 정의한다면 공동선이 개인

선 외에 개인에게 강제되는 객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없다.

74) 이민열, 앞의 논문(주 47), 230쪽은 입법목적이 심사에서 완전주의적인 입법목적이라도 그

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를 알지 못하는 법률해석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위 글

은 라즈와 같이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완전주의자의 자유주의를 실패했다고 평가했다(위

글, 278쪽).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에 대한 지지는 엄성우, “라즈적인 자유주의적 완

전주의에 대한 옹호”, 윤리학 제1권 제1호, 한국윤리학회, 2012.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

로 보는 입장은 고봉진, “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법과 정책 제27집 제1호, 제

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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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이 오늘과 같이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원동력이 아니었을

까 생각해보게도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고양된 때가

없었을 바로 이때 한국의 소멸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가의 위기는 공

동선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라는 완전주의도 공동선을

돌아보지 못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덩어리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

한, 정의와 친애의 시민적 덕성에서 생겨난 평안한 잘-삶이라는 완전주의는

시민적 덕성이 상실된 채 오직 물질적 잘-삶을 추구하는 이기적 세태와는 분

명히 다른 것이다. 롤즈만 해도 합리적 다원주의를 말했지 물질적 성공에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 다니는 세태를 정의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조직된

사회에서 보게 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

공하지 못한 것은 실패나 낙오가 아니지만 경제적 성공만이 능력의 척도라는

엉터리 신화에 오염된 사람도 많다.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란 개인이 각기 자기

나름의 잘-삶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갈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생각

이지 그런 잘못된 신화를 옹호하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의 공동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롤즈는 정의론 에서 정의감

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에 대해 어려운 여건

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비유로 설명했다. 사랑을 선택한 사

람은 그 때문에 더 큰 불운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털끝만치도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는 누구도 사랑

할 수 없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불이익이나 불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사회가 그런 노력에 보상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면 후회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먼 훗날 여건이 좋아진 때에 다시 돌아보면 그 모든 희생과 고난에도 불구하

고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75) 사랑의 실천이 믿음

과 희망 위에 자라나듯이 정의감도 그렇게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인데, 공동선과 같은 헌법정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고 실천

되기를 기대해본다.

75) Rawls, supra note 59, pp.5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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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on and the Common Good :

In Case of Perfectionism

76)Ha, Jaihong*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e can find

words such as “happiness" and “providing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se words, particularly

the latter, by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Firstly, the definition of common

good. This term refers to the common benefit enjoyed by free and equal citizens.

From a citizen's perspective, the common good refers to fair and reasonable

terms agreed upon by free and equal individuals to live and cooperate with

others in society. Therefore, the common good that governs politics and law

means respecting and ensuring each person's freedom. As such, the common

good requires the rule of law and equality before the law. Secondly,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phrase "providing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This phrase is based on Aristotle's concept of

Eudaimonia, which means happiness or well-being. According to Aristotle,

true happiness comes from fulfilling one's potential and achieving personal

excellence. Hence, this phrase implies that government must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individuals developing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However, as we know, J. Rawls disagreed with perfectionism of any sort.

In his view, perfectionism can not be accepted as the term for free and equal

people. So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ws a point that liberalism and perfectionism collide. Then to give an

appropriate expla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iberalism and perfectionism

is a troublesome task. For a harmonious understanding,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perfectionism in the Preamble must be restricted to the Kantian

perfectionism.

* Kyonggi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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